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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일정
□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
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3. 19(금) 10:00

∼

13: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이 영 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원외
최 윤 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허 성 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 상 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박 은 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최 성 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박 종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원내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현 준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원외 6인, 원내 10인, 총 16인

□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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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명(2010년)

｢

토양환경보전법
｣

에 대한 입법평가
▣ 연구제안자

입법평가연구센터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관련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
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차후 연차별로 주요 환경분야인 대기, 수질 관련 법령에 대
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법제에 적용가능
한 입법평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입법평가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2010년에는 토양환경보전
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

□ 

따라서 주요 환경관련 법률의 하나인 

｢

토양환경보전법

｣

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
여 봄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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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토양환경평가

-연구자(년도): 채영근(2008)
-연구목적: 토양환경보전
법상 토양환경평가의 실
효성 확보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
방안 제시

-오염부지 양수도와 토
양환경평가 관련 판례 
분석

주요
선행
연구

2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
향-브라운필드 문제

-연구자(년도): 김홍균(2009)
-연구목적: 미국의 브라운
필드 문제를 둘러싼 경험
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관련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 
관련 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
계에의 시사점 도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토양환경
보전법의 책임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
안이 주로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다양한 입법
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
여 분석

․

평가하여 최
적의 입법대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법령체계분석 등 규범
분석

-비교법 연구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
-비시장가치계량화 관련 
설문조사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성 
확보

-비시장가치인 토양에 대
한 평가기준 마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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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정성적 평가
    - 합헌성을 포함하는 체계정합성 평가
    - 법률의 명확성, 이해가능성
    -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도 및 복종도 조사
    - 비교법적 연구□ 

계량적 평가
    - 비용

․

편익분석
    - 확장비용편익분석
    -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 조건부 가치평가법 
    - 대체비용법/복원비용법 등 계량적 분석 적용 분석

□ 

전문가 조사 등 실태조사
    - 토양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 토양정화기준의 합리화 등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2010.1-2010.6)

□ 

전문가회의(2010. 7)

□ 

워크숍개최(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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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토양환경보전법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
으로, 법률 비용과 결과(효과) 분석에서 사용되어 오던 분석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환경조
성과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표준비용
모델 적용, 환경오염 및 배상 등과 관련하여 조건부 가치평가
법 등 환경가치 추정 기법의 적용 등 다양한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함▣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학계 및 기타 유관기관 전문가와 
공동연구 수행 예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자문위원단>

성  명 소속(직위/전공)

이영채 환경부(사무관/토양지하수과)

한상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법학)

안소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조정팀장/경제학)

허성욱 서울대학교(법과대학 교수/법경제학)

최윤철 건국대학교(법과대학 교수/법학)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토양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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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중 원외 4인의 공동연구진 구성 예정임)▣ 연구기간 

□ 

2010.1.-2010.10 (10개월)

성  명 소속(직위/전공)

최성록 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환경경제학)

최미희 국회 예산정책처(산업사업평가팀장/경제학)

홍준형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행정법)

김홍석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교수/지역경제학)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윈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연구 수행 계획

❚ 

정성적 평가 : 

1. 관련 법령의 체계성분석 및 검토

2. 비교법적 연구

3. 규범의 수용도,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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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 (목) 1차 자문회의 : 연구과제의 범위 확인 및 공동연구
자 구성 논의

- 3월 19일 (금) 2차 자문회의 : 연구 방법론 정립 및 공동연구진 확정
- 5월 13일 (목) 1차 워크숍 : 비시장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 및 

연구 진행 점검회의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 

계량적 평가 :

1.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2. 표준비용모델 적용 연구

3. 조건부가치평가법 적용 연구

  4. 종합검토 ❚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 ○ ○ ○ ○

기 타
국외출장
연구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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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목) 2차 워크숍 : 규범분석 관련 중간점검 및 경제분석 
관련 검토 워크숍

- 9월 16일 (목) 3차 자문회의 : 입법대안 비교분석을 위한 자문회의
- 10월 28일 (목) 최종심의회 : 최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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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자문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서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구성은 연구방법과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공공재와 비시장가치평가
토양환경보전법을 포함하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에서 제

공하려고 하는 서비스(혹은 목적)는 불특정다수인의 국민 일반에게 더 
나은 환경의 질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로 간주할 수 있겠
다. 공공재는 잠재 수혜자(사용자)를 차별하지 않고(nonexcludability) 

그 사용이 소모적이지 않기 때문에(nonrivalry)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
람들이 공공재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재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이라
는 거래 균형점이 없다고 하겠다. 즉,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그 효용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후생변화를 추정하는 특별한 방법
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비시장가치평가법(nonmarket val-

uation)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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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시장가치평가법은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

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VM)과 초이스모델링(혹은 선택실험)이 주로 
사용된다. 진술선호법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대상재의 가치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상시
장을 형성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진
술선호법이 추정하는 비시장가치는 총경제가치(Total Economic Value)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활동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용가
치만이 아니라 교육적이거나 이타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비
사용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 1> 비시장가치평가법의 구분

출처: Bateman et al. (2002:30)의 Figure 1.4를 저자가 수정.

진술선호법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1989년에 알레스카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유조선(Exxon Valdez)의 
해양사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방법론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Kenneth Arrow and 

Robert Solow가 좌장을 맡았던 전문가패널(Blue-ribbon panel)은 CVM

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고지침을 발표하였다(Arro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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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CVM 뿐만 아니라 진술선호법의 
모든 세부기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Venkatachalam, 2004:90-117; 

Bateman et al., 2002:296-342). 이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연구에서 설정된 상황이 현실이 아닌 가상적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실제 선호도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가상편의 혹은 전략편의; strategic bais). 둘째로, 평가 대상이 되는 자
원 혹은 재화가 다른 여러 가지 자원들로 구성된 복합재의 일부분으
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단독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달
라질 수 있다(포함효과 혹은 범위효과; scoping effect). 셋째로, 설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응답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전달
되었는지의 차이도 중요하다(정보효과 혹은 구성효과; framing effect). 

더불어, 응답자에게 주어진 지불금액이 낮거나 혹은 높은지(시작점편의; 

starting point bias), 응답자들의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yea-saying), 

지불수단의 영향(payment vehicle bias)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진술선호법으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조건부가치평가
법과 초이스모델링이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제한된 상황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직접 진술하게 하거나 주어진 지불의사액에 
대한 허용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초이스모델링은 대상자원을 여러 가지 구성요
소(다속성)로 설명하며, 이들이 동시에 변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댐건설 관련 생태가치 추정, 한강 하구 가치 추정, 한탄강 
휴양가치 추정 등에 초이스모델링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였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

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98개의 연구논문에 총 255

개의 추정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이진권・임영아, 

2007). 표 1은 연구 분야와 추정 사례 건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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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기, 산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적용 사례들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1. 2007년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조건부가치평가법 연구 사례

환경자원 분야 조건부가치평가법 사례(추정결과 수)

생태계/생물종 27

습지/사구 9

국립 및 도립공원 35

산림자원 50

수자원 31

경관 14

수질 47

대기 44

폐기물/퇴비 4

계 255

* 출처: 이진권

․

임영아(2007).

반대로 초이스모델링의 경우는 2000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2007년
까지 총 11건의 국문학술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는 개
별 연구 분야와 사용된 속성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비
시장가치평가법으로서 초이스모델링의 국내 적용 사례가 이렇게 저조
한 것은 그 응용 과정에서 복잡한 실험설계를 거치고 분석과 해석에 
대한 어려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같은 시간에 국제 학
술저널에 실렸던 초이스모델링의 사례는 환경, 자원, 관광, 보건, 교
통, 문화 등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연구
가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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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7년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초이스모델링 연구 사례

연구 분야 사용된 속성 리스트
1. 가축배설물 퇴비화(홋카이도) 소재의 종류, 운반의 가부, 톤당 가격
2. 대기오염영향(서울)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가격
3. 논경지 개발 방향(남해)

다랭이 논의 녹지경관, 교육프로그램, 재해방
지나 국토보전, 지불의사액

4. 댐건설 환경영향(전국) 산림, 동물종, 식물종, 문화유적지 및 유물, 가격
5. 계층구조변화(제주도)

행정처리 속도, 지역갈등 건수, 지역의 고유
성, 유권자당 대표자 수, 5년간 세금

6. 청계천 생태복원(서울) 하천형태, 수질, 수변공간

7. 한강하구(수도권)
수산자원산란 및 서식지 기능, 조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 기능, 수질정화 기능, 심미적

․

문화적 기능
8. 박물관 시설물(5개 대도시)

박물관 연면적, 유물의 종류, 유물의 질, 접
근 용이성, 전시 외 주요 프로그램, 추가적인 
가구 당 소득세

9. 댐호수 휴양가치(전국)
호수규모, 수질, 거주지로부터의 소요시간, 
혼잡도, 유람선, 낚시, 차량진입, 주변관광지, 
전시관, 강변 숙박시설, 강변 음식점

10. 안양천(수도권)
홍수피해위험, 유지유량, 수질, 하천형태, 안
양천 개선 분담금

11. 확률적 인간생명가치(전국) 사망원인, 자발성, 사망시점, 사망률 감소량

2. 초이스모델링 소개
초이스모델링은 조건부가치평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적 설계를 통해 선택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방법은 Louviere and Hensher (1982) and Louviere and Woodworth 

(1983)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선택실험(Choice Experi-

ments)이라고도 불린다. 초이스모델링이 비시장가치평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마케팅과 교통,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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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보건,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Morley, 1994; Cor-

reia et al., 2007; Lindberg et al., 1999; Hanley et al., 1998; Hensher and 

Greene, 2003; Morey and Rossmann, 2003; Rolfe and Bennett, 1996; 

Adamowicz et al., 1998; Choi et al., 2009).

초이스모델링은 Lancaster(1966)의 가치특성이론(the characteristic theory 

of value)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자원을 제한된 수의(4개~8개) 속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속성별 변화를 바탕으로 선택의 대안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공한다.1) 이러한 선택상황(선택조합)은 속성변수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향을 통계적 실험설계를 통해서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각각 상이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초이스모델링 응답자들은 ‘초이스셑’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
의 선택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각각의 선택질문에서는 몇 개의 선택
대안이 주어지고 응답자는,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고르도록 요청받는다. 

이들 선택대안들 중에 하나는 현재 상황 혹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초이스셑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의 
하나는 화폐 혹은 비용을 나타내는 속성(화폐속성)이 포함되어 지불의
사액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응답자들은 보통 3개의 선택대안을 접하게 되
는데, 자신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림 2>은 
선택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6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대안들을 비교
하여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하나의 설문지에서 이와 같
은 선택상황을 4개~8개까지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결과는 코
딩 과정을 거쳐 특정 통계프로그램(Nlogit)으로 분석하게 된다. 선택함
1) 초이스모델링에서 특정 상품은 몇 가지 구성 속성들과 그 속성의 수준으로 해석하

여 가치 혹은 효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열대우
림의 보전정책은 그 장소(국가), 면적, 희소성, 방문 가능성,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적 특성, 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Rolfe and Bennett, 2001). 
또한, 잔여 식생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가치는 종의 희귀성, 방문 편의성, 면적, 가
구당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Morriso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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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확률효용모형(RUM)으로 설명되는데, 다속성로짓(MNL)이나 혼합
로짓(ML) 등으로 파라미터 값을 추정한다.

<그림 2> 선택질문(초이스셑) 사례

초이스모델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장 가격형
성에 가장 유사한 진술선호법으로 개인의 선호도를 선택을 통해 표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선택행동
을 통계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에 근거하여 환경경제, 자원경제, 문화, 관광, 교통, 보건경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새로운 주류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DMZ일원의 자원들은 생태환경자원, 문화자원, 전적자원 등 여러 속성
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속성별 
한계가치를 추정하고 특정 정책변화에 대한 보상잉여를 추정하는 것
은 조건부가치평가법 보다는 초이스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셋
째, 속성의 수준변화를 통계적 실험설계를 통해 구축하여 상호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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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종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지불의사액을 전면에 내세워 허용여부를 직접 묻
는 것이 아니라 선택상황에서 주요 속성들 사이의 변화에 대한 선택
확률 변화를 추정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편이
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3. 제안된 과제의 사례연구 관련
제안된 연구계획서에는 비시장가치를 계량화하는 사례연구가 언급

되어있다. 특히, 토양정화를 통해 개선되는 생태계 서비스 및 향상된 
토양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연
구 사례의 특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반면, 관련 설문을 준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본다.

가. 비시장가치평가의 대상과 그 목적에 대한 추가 고려: 계량적평
가의 사례지역과 그 평가대상(복원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대
상)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체 연구목적을 고려한 비시장가치평가 
목적(관계)을 명확히 정의

나. 세부 방법론의 선정: 단일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건부가치평가
법과 다속성을 대상으로 보상잉여를 추정하는 초이스모델링을 동
시에 고려하여 선택

다. 설문 표본의 크기와 그 범위: 연구 목적에 따라 표본은 전국표
본, 관련 지역표본, 수도권(혹은 인근 광역시)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라. 설문지의 준비와 수거: 주어진 방법론에 따라 편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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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 고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외부 조건에는 사
례조사 연구비 규모와 기간의 문제가 있다. 특히, 초이스모델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명
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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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서울대학교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토양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
○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 활동의 결과로 토양오염이 더욱 심화
○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의 생존 터전인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 

토양오염은 그 영향이 오랜 시간을 두고 큰 위해성을 내포

○ 

토양오염은 현세대의 문제 일 뿐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 

1970년대 이후 농업 및 산업개발에 의하여 중금속 및 유해화
학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폐수, 분진, 농약 등의 토양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

   

▷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 

‘토양

․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2008-2017)’ 계획 등
   

▷ 

토양의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개
선이 활발히 진행

○ 

여러 경제적, 정치적 현안들에 의해 장기적인 목표의 실현이 어
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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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이 가지는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토양의 가치를 화폐
화하고 가치를 객관화하여, 향후 토양 관련 사업의 경제적 관점
에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사례에 유용하게 사용가능(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역 개발사업 등의 오염사례)▣ 

연구방법○ 

토양의 가치
   

▷ 

사용가치부분
      

▪ 

토양의 기능 및 서비스별 간접가치 산출
      

▪ 

기능별 대체비용법으로 가치 산출
   

▷ 

비사용가치
      

▪ 

존재 및 유산가치에 대한 가상상황을 제시하여 가치를 산출
      

▪ 

조건부가치측정법: 단일양분선택 또는 이중양분선택 질문
법을 활용

그림 4 토양의 가치

○ 

토양오염에 대한 손실가치
   

▷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기능의 손실에 대한 피해비용을 산출하
여 손실가치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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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에 따른 존재 및 유산가치의 효용감소에 따른 가치 
변화를 산출하여 오염의 경제적 피해를 측정

   

▷ 

토양오염 전후의 가치변화를 통해 토양오염 방지에 대한 경
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연구체계

그림 5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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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707 제출연월일 : 2010.  2. 2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
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
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
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
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
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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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1) 표토는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토의 침식 현
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
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
일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1)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국유재산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
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를 할 수 없는 오염토양 등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여 토양오염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
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1)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염
토양의 정화를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ㆍ

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
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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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1) 현재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려
는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하여 이를 토양정화의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
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
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마.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1)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
하여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
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
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
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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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
정하게 관리

ㆍ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
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ㆍ

재산이나 환경에 피
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
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
려가 있는 시설

ㆍ

장치

ㆍ

건물

ㆍ

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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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ㆍ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
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ㆍ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
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 3 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

농지법

｣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
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 4 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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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

도
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
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ㆍ

재산이나 동물

ㆍ

식
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
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
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
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ㆍ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ㆍ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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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
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토양보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
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
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산
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및 폐기물을 성토재(盛土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한 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ㆍ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제1

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ㆍ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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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
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

수도법

｣ 

제7조에 따라 지정

ㆍ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

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

영산강

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

ㆍ

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
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국유재산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에서 우려기준을 넘
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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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
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
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
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
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
역 또는 구역의 토지

ㆍ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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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
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
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및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
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

ㆍ

돌

ㆍ

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
애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장애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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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
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ㆍ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
는 장애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
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 9 조(손실보상) 

①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
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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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
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ㆍ

양수(제
10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
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

ㆍ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

ㆍ

양수인

ㆍ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
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

국방

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 따른 국
방

ㆍ

군사시설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ㆍ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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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
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
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
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오
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
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ㆍ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ㆍ

방
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

ㆍ

상속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ㆍ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
      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환가(換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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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국세징수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재
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장에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 설치자

ㆍ

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
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
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제10조의5(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

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제10조의6(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5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7(

｢

민법

｣

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

민법

｣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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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장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ㆍ

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ㆍ

점유 또는 운
영하는 자가 그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ㆍ

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
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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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위험물안전관리법
｣ 

및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과 그 밖에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
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
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
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
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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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
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
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
에 대한 통보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
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
야 한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
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
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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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
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
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
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49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
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
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
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
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ㆍ

제3

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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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
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
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
은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
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ㆍ

유출하
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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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오염원인자
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
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
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
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

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②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
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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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
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
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
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
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
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ㆍ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
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
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

｣

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
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을 수립하여 관할 시

ㆍ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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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

국유재산법
｣

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
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ㆍ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
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

ㆍ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
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할 시

ㆍ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전문가회의

54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
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
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

ㆍ

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
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
할 시

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

ㆍ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
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55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
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
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
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
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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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
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행위제한)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
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
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

ㆍ

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

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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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

ㆍ

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
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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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
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
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
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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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
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

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
람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
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
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통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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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
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
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
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
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
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
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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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

으로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
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
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
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를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
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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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
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
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
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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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2(권리
ㆍ

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
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
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ㆍ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한 자가 토양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
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
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ㆍ

의무를 승계한다. 

    1.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환가(換價) 

    3. 

｢

국세징수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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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
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
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
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
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
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
2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3조제
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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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
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행정대집행
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
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

의 명령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

ㆍ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

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

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
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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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
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
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
양정화업자의 사무실

ㆍ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
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

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
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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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장 벌 칙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

기관의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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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0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을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

ㆍ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부실하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
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ㆍ

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
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
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
염농도를 낮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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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

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
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
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
한 자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
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
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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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 1 章 總  則 제 1 장 총 칙

第 1 條(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위해
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
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
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ㆍ

보
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
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을 目的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
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土壤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
이 汚染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ㆍ

재산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
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
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

ㆍ

運搬

ㆍ

貯藏

ㆍ

取扱

ㆍ

加工 또는 처리
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
가 있는 施設

ㆍ

裝置

ㆍ

建物

ㆍ

構
築物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
의 건강

ㆍ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
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
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
양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
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ㆍ

장치

ㆍ

건물

ㆍ

구축물
(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
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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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

ㆍ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ㆍ

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
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
한다.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
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ㆍ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
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
소

ㆍ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
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
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
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第 3 條(적용 제외) 

①

이 法은 放射
性物質에 의한 土壤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
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

농지법

｣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사
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
조의3 및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

농지법

｣ 

제21
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4 條(土壤保全基本計劃의 수립등) 

①

環境部長官은 土壤保全을 위하
제 4 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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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年마다 土壤保全에 관한 基
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
을 수립
ㆍ

施行하여야 한다.

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
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土壤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土壤汚染의 現況

ㆍ

進行狀況 및 
將來豫測

  3. 土壤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

한 사항
  <신  설>

  <신  설>

  5. 기타 土壤保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

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

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特別市長

ㆍ

廣域市長 또는 道知
事(이하 “市

ㆍ

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
域土壤保全計劃(이하 “地域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
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
다. 地域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

도지사”
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
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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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基本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
방법
ㆍ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
람의 건강

ㆍ

재산이나 동물

ㆍ

식물
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
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
람의 건강

ㆍ

재산이나 동물

ㆍ

식물
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
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第 5 條(土壤汚染度 測定 등) 

①

環境
部長官은 전국적인 土壤汚染實態
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
置하고, 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
여야 한다.

제 5 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
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
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
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
여야 한다.

  

②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
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
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
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
과를 시

ㆍ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ㆍ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
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
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
과를 시

ㆍ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ㆍ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
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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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土壤保全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
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우
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
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
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산
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
지역

    라.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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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성토재(盛土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재활용한 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지역

  

⑤

상시측정

ㆍ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
密調査의 결과는 이를 公開하여
야 한다.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
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第 6 條(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ㆍ

告
示) 

①

環境部長官은 第5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ㆍ

區域 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
劃을 決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누
구든지 그 圖面을 閱覽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測定網 設置計劃
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ㆍ

고
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제1
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ㆍ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
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
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
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 6 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
식(浸蝕)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

수도법

｣ 

제7조에 따라 지정

ㆍ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
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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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

영
산강

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에 따라 각각 지정

ㆍ

고시된 수
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 6 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
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
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국유재산법

｣ 

제2조제1호에 따
른 국유재산에서 우려기준을 넘
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
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
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

ㆍ

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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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
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와 토
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
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 7 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상시측정

ㆍ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제 7 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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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
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
網 設置區域의 土地

ㆍ

建築物 또
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
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구역의 토지
ㆍ

건축물이나 그 토
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

에 대한 토양정화
  <신  설>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
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
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
는 사용의 節次

ㆍ

損失補償등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8 條(他人土地에의 出入 등) 

①

환
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

제 8 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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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
은 상시측정

ㆍ

토양오염실태조사 또
는 제5조제4항

ㆍ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
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

ㆍ

돌

ㆍ

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
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
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
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
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
한 조사 및 제15조의5제1항에 따
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
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

ㆍ

돌

ㆍ

흙이
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
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에는 障碍物의 所有者

ㆍ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
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

ㆍ

占有
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
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同意를 
얻어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
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
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
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障
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碍物을 
변경

ㆍ

제거할 날의 3日전까지 그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
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
경

ㆍ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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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ㆍ

占
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ㆍ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ㆍ

점
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
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
애물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
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日出전

ㆍ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
의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宅地 또
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
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
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
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공무
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
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
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第 9 條(損失補償) 

①

국가

ㆍ

지방자치
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
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제 9 조(손실보상) 

① 

국가

ㆍ

지방자
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 시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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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
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
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
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
을 입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
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
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
(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
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ㆍ

양수하거나 임대

ㆍ

임차하는 경
우에 양도인

ㆍ

양수인

ㆍ

임대인 또
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
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ㆍ

양수(제
10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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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
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
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
를 받을 수 있다.

대
ㆍ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
ㆍ

양
수인

ㆍ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
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
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
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
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장

  3. 

｢

국방

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

ㆍ

군사시설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
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
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ㆍ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ㆍ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土壤汚染으로 인
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
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
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

ㆍ

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
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
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
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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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
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
者가 連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
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
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
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ㆍ

유출시키거나 투기

ㆍ

방치함으로
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
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
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한 자 및 합병

ㆍ

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자의 권리

ㆍ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오염
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
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
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ㆍ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ㆍ

방치
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
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
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한 자와, 합병

ㆍ

상속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되는 자의 권리

ㆍ

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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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환가, 國稅徵收法

ㆍ

關稅
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인수한 자

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
    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

에 따른 환가(換價)
    다. 

｢

국세징수법
｣

, 

｢

관세법
｣ 

또
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절차

  <신  설> 제10조의4(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
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 설치자

ㆍ

운영자 및 제23조
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
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
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
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신  설> 제10조의5(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
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
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

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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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10조의6(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
원은 제10조의5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
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7(

｢

민법

｣

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

민법

｣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 2 章 土壤汚染의 規制 제 2 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토양
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
출

ㆍ

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
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토
양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
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ㆍ

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
하는 자가 그 소유

ㆍ

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

ㆍ

유출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②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ㆍ

유
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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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ㆍ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
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
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
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
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
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
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
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
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
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
치 계획을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
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
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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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
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有害化學
物質管理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특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
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
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

위험물안전관리법

｣ 

및 

｢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

과 그 밖에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
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
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
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
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
정하게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
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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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
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
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
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
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
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

ㆍ

다수의 저장시
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
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
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
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
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
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
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
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
하여 실시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
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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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
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
(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
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
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
보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
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
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
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
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
뢰할 수 있다.

  

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
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
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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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신  설>

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
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
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
체없이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
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
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
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
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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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
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
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
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

ㆍ

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상시측정

ㆍ

토양오염실
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
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
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
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
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또
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토양정
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③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
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
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
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 제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전문가회의

92

현        행 개   정   안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ㆍ⑤ 

삭  제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
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

도지
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
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
11조제3항, 제14조제1항

ㆍ

제3항 또
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없이 이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

ㆍ

도지사 또
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
11조제3항, 제14조제1항

ㆍ

제3항 또
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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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
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
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
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
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
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
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
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
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
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
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
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
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
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오염원
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
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
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
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
항에 따라 등록한 반입하여 정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
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
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
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
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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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2. 보관

ㆍ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
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ㆍ

유출하
는 행위

  <신  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
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ㆍ

유출하
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
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제15
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를 하고
자 하거나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
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
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
려하여 당해 토지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
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화범
위 및 정화시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
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오염원인자의 경
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
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
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
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
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
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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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
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
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 및 오염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
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염
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
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
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
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
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
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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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
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
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
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
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
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
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
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에 따
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
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
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
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
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로부
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
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

ㆍ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
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ㆍ

내
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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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
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
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
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

｣

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ㆍ

도지사의 의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
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

국유재산법

｣

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ㆍ

수익
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
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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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제 3 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第16條(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

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
産과 動

ㆍ

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 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
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環境
部令으로 정한다.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
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
산과 동물

ㆍ

식물의 생육에 지장
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

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
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
關의 長 및 관할 市

ㆍ

道知事와 협
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
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
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요
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ㆍ

도
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
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管轄區域
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
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대책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
할 시

ㆍ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對策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양오
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
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

ㆍ

도지
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
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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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
의 지정기준

ㆍ

指定節次 기타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
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策地域을 지정할 때에
는 당해 地域의 位置

ㆍ

면적

ㆍ

指
定年月日

ㆍ

指定目的 기타 環境部
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
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
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
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
도 또한 같다.

第18條(對策計劃의 수립

ㆍ

施行)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당해 대책지
역이 2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을 말한다]은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
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

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
여야 한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

ㆍ

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
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에 관
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

ㆍ

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對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汚染土壤改善事業
  2. 土地등의 利用方案
  2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신  설>
  3. 기타 당해 對策計劃의 수립

ㆍ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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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
染土壤改善事業의 종류

ㆍ

기준 기
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

ㆍ

기준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하며, 對策計劃을 승
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中央行政
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
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
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대책
계획의 시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
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第18條第2項第1
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
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
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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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토
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ㆍ

감
독하게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
토양 개선사업을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原
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
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改善事
業計劃을 작성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
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
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者
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原
因者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
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
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
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域
이 2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에 걸치
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당해 汚染
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
이 둘 이상의 시

ㆍ

군

ㆍ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해당 오염
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
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汚染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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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 경우로
서 技術不足

ㆍ

事業費過多등의 사
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
우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요
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
的

ㆍ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
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ㆍ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第20條(土地利用등의 제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對策地域안에서
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이용 또
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대책
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第21條(행위제한) 

① 

(생  략) 제21조(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
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
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土壤이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
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
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
去등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
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
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第22條(對策地域의 指定解除) 

①

環
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 

환
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103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지정된 對策地域이 對
策計劃의 수립

ㆍ

施行으로 土壤汚
染의 정도가 憂慮基準 이내로 개
선되었거나 公益상 불가피한 경
우 또는 天災

ㆍ

地變 기타의 사유
로 인하여 對策地域으로서의 지
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
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
ㆍ

시행으로 토
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
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
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第17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
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
域 지정의 解除 또는 변경에 관
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
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검사시설

ㆍ

장비 및 기술능력
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
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
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삭  제>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

염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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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
ㆍ

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
는 기관

  <신  설>

  <신  설>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
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
양 개선사업의 지도

ㆍ

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

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
가를 하는 기관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
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

ㆍ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
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
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
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
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
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
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
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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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
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
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
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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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
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
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
업할 수 없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
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관
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
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
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
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
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
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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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
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
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
조제3항

ㆍ

제14조제1항 또는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
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
가 축소되게 한 때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
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
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
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
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
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
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
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
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
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
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
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
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
여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통보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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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
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
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
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
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3. 제11조제4항

ㆍ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
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
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
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
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
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
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
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
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
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
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
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
과를 관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지체 없
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
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
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및 관
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
한 경우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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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
으로 한 경우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설

ㆍ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
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
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
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
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
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
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
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
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
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
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
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
는 아니된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
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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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
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
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
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
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
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
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
정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
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한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
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
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
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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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
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
려준 때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
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
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
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
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
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에 한하
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
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
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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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
체없이 당해 토양정화공사의 발
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
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
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
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
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수급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양정화
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
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
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2(권리

ㆍ

의무의 승계) 

①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
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
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
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
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
른 권리

ㆍ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
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
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

제23조의12(권리

ㆍ

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
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ㆍ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
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
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
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
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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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
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한 자가 토양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
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
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
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
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
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
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ㆍ

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
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
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ㆍ

의무
를 승계한다. 

  1.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환가(換價) 
  3. 

｢

국세징수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
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
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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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

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
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
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
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
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
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
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ㆍ

상
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
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
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
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
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
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
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
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
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
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
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
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
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
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
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
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
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
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
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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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
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이
를 부담하여야 한다.

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
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第 4 章 補  則 제 4 장 보 칙
第24條(代執行)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명령, 第19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實
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
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ㆍ

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
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

행정대집행법

｣

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
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
의 명령 

第25條(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
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
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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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
ㆍ

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客土등 

農土培養事業
  2. 廢鑛地域의 鑛物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鑛山公害
防止對策

  3. 産業施設등의 設置로 인하여 
훼손된 土壤의 復舊

  4. 기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
는 사항

정기관의 장 또는 시
ㆍ

도지사에
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
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
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
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26條(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추진
하는 土壤保全을 위한 사업에 필
요한 費用을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
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
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
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
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
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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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

ㆍ

사업
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
하여 서류

ㆍ

시설

ㆍ

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
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
업자의 사무실
ㆍ

사업장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
년도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시

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

치현황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

령

ㆍ

조사결과 내역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

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

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

사 결과의 내용
  

②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
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
의6 및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
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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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
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
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
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
의 등록취소

第2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
속기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5 章 罰  則 제 5 장 벌 칙
第28條(罰則)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 同條第2
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
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
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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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
하여 오염토양을 버린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
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
업을 한 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
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
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
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
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
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

ㆍ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
가를 부실하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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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
조제3항

ㆍ

제14조제1항 또는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
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
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
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
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
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
염물질을 누출
ㆍ

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
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
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
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
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121

현        행 개   정   안
  8.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

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
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
증의 절차

ㆍ

내용 및 방법을 지
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정화
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생  략)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
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
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
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
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
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
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
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
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
차

ㆍ

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
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
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현행과 같음)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

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
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
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
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
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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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ㅇ 

표토의 침식 현황조사(안 제6조의2 신설)
ㅇ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ㅇ 

토양관리단지의 조성(안 제15조의7 신설)

2. 미첨부 근거규정ㅇ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미첨부 사유
ㅇ 

표토의 침식 현황조사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토양
침식으로 인한 환경영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를 마련한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
정되며,

    - 토양침식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범위 등이 
설정되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움.

ㅇ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는 국유재산 사용으로 발생된 오염
토양이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주변지
역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환경부가 오염토양 정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의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화할 
대상이 선정되어야 정확한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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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ㅇ 

토양관리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청인 토지를 지정하여 민간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부지는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을 활용하고, 민간 토양정화업자 
입주하여 정화시설을 설치

ㆍ

운양할 계획이며, 

    - 동 단지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야 추정이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ㅇ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환경사무관 이영채(02-21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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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0년 3월 19일 오전 10시-12시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 이순태,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박은진, 한

상운, 허성욱, 최윤철, 이영채, 최성록, 이준서, 현준
원, 박종원, 배건이▪ 

차현숙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제가 연구계획에 대하

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오신 자문위원들께 말씀을 듣는 걸로 하
겠습니다. 이영채사무관님께서 국회에 계류중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
한 쟁점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후 회의가 있으셔서 먼저 가셔
야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대표적인 환경분야 관련된 가치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들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에는 대표적인 환경 
법률연구를 통해서 환경에 관련된 가치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입법평가에 대해서 법률이나 법안이 가지
는 사전예측효과 및 사후 영향을 예측하여 입법자가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입
법평가입니다. 오늘은 연구계획은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을 
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채사무관님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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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채
2006년도에 개정안 작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입법예고 통해서 국회

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환경관련 범위 자체가 그 관리
대상인지, 이로 인한 오염인지가 문제시 됩니다. 특히 표토의 현황이
나 실태에 대한 고려를 했는데요.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도 고려하
고 있는데, 비용 및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위해로
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본 법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도입된 토양
환경 평가제도로 오염여부확인 및 오염정도 확인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수자로서의 역할 및 의무를 다 하였는지는 평가제도와 
연계해 판단하게 됩니다. 오염원인자의 정화가 원칙이지만, 실질적으
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지하에 발견되지 않는 오
염의 경우 적절시기에 오염의 발견을 미비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고, 

오염원인자들이 경제적 비용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그 비용으로 오염
토양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 토양오염공제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토양의 정화
기준을 토양환경우려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 토양환경우려
기준이 일한다 하더라도 인체가 신체에 미치는 우려가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준을 좀 더 현실화 시키고,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화기준을 달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해성평가를 통
해서 정화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 정화에 대한 기준을 현실
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지내 정화 및 부지내 정화불
가능한 경우 반출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 확보
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현재 관련 시설이 약 120개 중 
20여 개만 반입정화 업체로 현실적 활용이 미약합니다. 정화업자 입장
에서 단지조성을 통해 분양, 임대 등으로 정화시설을 계속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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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변화가 필요합니다. 4대강 오염토 등의 경
우 관련 반입정화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토양 보전 대책 지역지
정제도 도입이후 지정사례가 없는 것은 규체 이행 가능성이 낮기 때
문입니다. 현실적 확대를 위한 검토를 해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현재까지는 반출정화를 제한했지만, 여건 변화 후 도시재개발 후 등
의 상황을 고려해, 오염토의 경우 만약 정화가 필요하다면 시설이 확
충된 경우 이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확대를 위해 검토해보니 주민반대가 크고, 주민에 
대한 건강관련 조사 등은 있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양환경기본법 정의상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 저
장하는 방법은, 오염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 현
실을 구체화시켜 사전혼란을 방지를 하자는 토양오염 관리시설의 안
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부분이고 현재 문화시설 관련 규칙은, 무과
실책임원칙에 따른 오염원인자의 범위 지정을 구체화 하는데 있습니
다. 현재의 규정을 유지를 하되 하위법령을 지침형태로 가는 것도 고
려를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제정에 대한 부분
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오
염원인자에 대한 이행보조금 및 부담금, 또는 오염물질 생산

․

유통자
에 대한 보증금에 관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듯싶습
니다. 현재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절차상, 시장, 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시설이 지정되는데, 이 사항의 경우 절차를 보완해 효율적, 합리적 운
영 가능하도록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농지들
이 많은데 농산물 판매에 대한 피해를 호소가 예상될 경우, 그와 관
련된 요청을 사전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걸쳐서 국가에서 실행을 하
는 방안도 고민을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환경부 업무 관련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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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현숙
그 다음은 토양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던 박은진 박사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은진
토양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사무관님께서 토양에 관한 쟁점사항

을 정리를 해주셔서 잘 알겠구요. 저는 토양의 생태 환경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번 법개정과 관련해 연구랑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표토 관련 보호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생태적으로 건강한 토양으
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생물학적 과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유기적 토양 단위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토양이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토는 다 피복이 되어야지 보호가 되고 표토
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도시지역, 공사장 및 농지의 경우 
표토의 노출 상황을 보고 토지이용별로 어떻게 토양이 사용되고 보존
되는지는 연구를 했었는데, 비정오염원은 수질오염측정에서, 비산먼지
는 건설공사 관련되어 지칭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표토보호
의 경우 공사와 관한 지침수준에서 정리되었는데, 토양자체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다루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토양
오염관련 전체적 연구는 KEI 황상일 박사님께 자문을 하시는 게 더 
낳을 듯 싶습니다.  

▪ 

차현숙
법개정 관련된 토양관련부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서 연구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경제학적 자문은 서울법대 허성욱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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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욱 
서울법대 허성욱입니다. 잘 모르는 주제에 관해 연락을 받아서 좀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깐 흥미있는 쟁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자문이나 조언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구요. 조문과 관련해 타당성평가를 하는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토양의 보존과 가치들에 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실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차현숙
이런 부분에 관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비용측정 

등은 아이디어는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관련된 말씀은 추후 이영채 
사무관님과 협의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채
저희들이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교수님께 의뢰하

고 그 부분이 토양의 가치적인 측면과 규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용
과 대비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차현숙
비용편익의 경우 입법예고안의 평가결과에 관한 부분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방향설정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 

허성욱
신규제 또는 규제강화와 비용편익 분석은 행해는 지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들여야 보면 숫자를 맞춰서 결론을 한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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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
면 규제당부에 관한 소송도 있고, 이후 비용편익분석도 잘 되었는지 
논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가
이드라인이랄까요. 다양한 행정부처들이 유형별 생명의 가치 규제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지에 관한 세분화된 통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준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 작업이 의미 있
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현숙
허성욱 교수님께 비용편익분석서를 보내드리고 별도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윤철
입법평가와 관련되어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생소하게 들리신 분

도 계실 것 같은데,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평가는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져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과 토양환경개정안 사이에서 만들어진 
체계적합성에 대한 비교로서 가능할 것 같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
량적 평가가 숫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
는 숫자를 맞추는 비용편익분석이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비용편익
분석과 확장편익분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표준비용모델 
및 비용편익분석 속에 모든 것을 수치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오히려 수범자와 법률집행자 사이에 집행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등이 듭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있어서 
토양환경과 관련한 설문과 관련해서 지불가능한 내용 등을 통해서 적
용하면 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법률집행자의 신고의무와 집
행의무는 표준비용모델로 가능할 것 같고, 정화와 관련한 내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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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적 평가는 전제가 되는 것이
고 계량적 평가는 전제들에 관한 객관적 보조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자의 이해도 및 법정도 조사에서 설문조
사 방법 및 사안 접근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면 연구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현숙
확장비용편익분석은,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의마하는 것이

라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소은 박사님께 자문을 통해서 들었습니
다. 다음은 한상운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운
차박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고, 특정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다고 할 때 규제입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하나로서 진행될지 기존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넘어서 새로운 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
양환경기본법에 전체를 다룰 것인지 개정안만 대상으로 하는지도 고
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분쟁 관련 특정의 환경에 대한 가치 추정 
작업을 통해 이를 유형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토양환경기본법은 전체 대한민국의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인체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정화보전 등을 규정한 것인데, 환경과 관
련된 분쟁을 전제로 한 DB 자체가 하나의 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궁
금증이 있구요. 그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
는 관련 연구자의 통계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CVM 등은 사례적용의 모델링이지 특정법 
전반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유형화에 따른 가치추정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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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지 않고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고 BC 분
석의 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토양을 대
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입법평가를 통해 확인할 범위를 축소하고 명
확히 하기위해 환경의 유형에 따라 유형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 
관련 연관성을 찾아 연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주된 적용
대상 지역인 토양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연구 
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가치들의 
추정이란 개념 하에, 토양의 유형에 따른 입법평가로 정립할 때 케이
스별로 도출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하게 되고 명확하게 드러내 줘야 
가치 추정과 관련된 유형화별 방법론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유형화된 
토지자체를 적용해서 일반원칙을 찾을 수 있다면 1년 연구를 통해 나
올 아웃풋은 적요대상 지역에 관한 입법평가로서 대단히 성공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차현숙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정책평

가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어떻게 과제에 녹여낼 것인지가 연
구의 과제라 생각되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한상운 박사님
께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 

한상운
토양환경보전기본법 전체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가지

고 이를 유형별로  세워서 정립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이를 통
해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관련 아이디어는 법학자 및 다
양한 실무자 집단을 통해 기술적 자문을 얻어서 대상을 확정을 지으
려고 합니다. 방법론 쪽은 허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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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소은 박사의 DB와 
연계된다면, 아웃풋이 나오면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차현숙
이번 과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한상운 박사

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 절반은 도와주실꺼라 믿습니다. 다음은 최성
록 박사님의 자문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록
늦은 점 양해를 구하구요. 의견은 대략적으로 문서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미 소개가 된 것 같구요. 저는 사실 토양환경법 
관련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가치평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
데요, 제가 제공 드렸던 마지막 페이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연구계획 자체가 한상운 박사님의 말씀처럼 연구계획상 방법 및 개념
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구요. 사례 연구의 경우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토양법상의 주요 공익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법원을 필
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정리한 상황인데, 자료에 포함시켰듯이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신뢰도의 경우 4가지 정
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비시장가치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에 관한 명확
한 목적과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환경유형화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양환경에 관한 일회 연구를 통해서 전체 토
양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라 생각되구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조건부가치평가법이맞구요. 하지만 공
적편익이나 상태의 개선만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조합된다면, 초이스모델링이 더 적합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현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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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통화를 했지만, 표본의 크기와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
련지역 표본만 볼 수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에
서는 연구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건부가치평가나 초이
스모델링에 관해서는 연구기관에 관한 추가고려도 필요할 것도 같구
요. 한상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은 
최근 복원에 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습지가 복원될 경우 아
니면 또는 대체할 경우 어떤 정도로 복원화해야 할지에 관해 비시장
가치의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는 편익이전기법을 사용했는데, 비록 유
형화가 필요없느냐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유형화를 연구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 또한 문제인데, 법적 적
용은 가능하지만 핵심은 비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언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교통부 차원에서 비시장가치를 반영하는 특
정 메뉴얼이 있는데, 보상시 슈퍼펀드의 경우처럼 기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환경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가치의 반영은 사
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법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어려운 부분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심과 적용할 의지를 갖고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려는 실효성의 문제이지 방법론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
니다. 제안된 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를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어떤 사례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생태계가 파괴되
어, 복원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문제 등, 사람들이 느끼는 개선 가치 또
는 피해약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후에 논의를 더 하겠
습니다.

▪ 

차현숙
그러면 원내 자문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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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법제연구원 박종원입니다. 일단 당초에 나왔을 때보다는 제목이 바

뀐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큰 제목 그때에 환경법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정립을 이야기 하면서, 왜 토양환경보전법을 선택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토양환경을 이루는 토지는 사적소유의 대상이므로 환경
재에서 말하는 대지, 수질, 자연환경 등과는 구분되는 대상입니다. 토
양환경법의 경우 오염원인자를 처벌하는데서 아주 엄격한 토양환경보
전법을 정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이미 대상으로 결정된 
듯 싶으니, 이를 놓아두고 일단은 범위를 축소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또는 새만금 판결 과정에서 비용편익 자료 
등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입법평가에
서 도입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은 깨끗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겠단 법인
데, 문제는 발생 전의 오염문제에 대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래
에 관한 피해를 산정키 어렵기 때문에 가치를 추정한다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런 토양환경보전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
구요. 특히 전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해 계량적 
평가에 초점을 두는 점에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토양오염관
리 대상시설에 관한 것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
안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 

이준서
입법평가가 과도기적 측면이 있어서 부담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제목만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입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관리 및 보전 전반에 다룰 
것이냐 양수양도를 통한 오염토양의 책임관계를 다룰 것인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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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지 등 대상을 특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나 수범율을 평가와 대안을 도출
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성적 평가 및 계량적 평가를 놓고 볼 때 비용
편익분석이나 규제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건부가평가법을 
통해 비시장가치를 유형화하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 

현준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대개 어

려운 얘기들이 오가서 급격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
씀을 다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환경법 영역에서 입법평
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문제
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모델을 세운다면 큰 업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델정립의 관점에서 토양환경기본법이 
적합한가를 놓고 보는데,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생물자연보호나 
하는 이런 차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건강권의 침해와 위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대기수질토양은 자연보호나 습지보호나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토양보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차현숙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하고 다녀가신 분들에게 자문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신 듯 싶어서, 자문의견을 듣는 시간은 이것
으로 마치고 주제 관련해 짧은 종합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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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철
토양환경보전법을 가지고 환경 관련 입법평가 적합성여부에 관해서 

법률자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이를 지금 바꾼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구요. 전체를 볼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전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모든 툴을 사용해서 불가능할 것 
같고, 개정안을 중심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개선안들
이 만들어졌으므로 개정안이 기존법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구별하면 될 것 같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이 논란인데, 법률조문의 효과
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예상되는 기타 다른 표준비용모델 등을 골라내서 각각의 개량적인 툴
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 

윤광진
센터 내에서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에 관한 

입법평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란 듭니다. 저희가 초기 연구와는 
좀 더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목적이라든지 대상이 설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니깐, 추상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인지 비용인지, 설문조사인지, 정성평가로 다뤄야 
할 사항이지, 계량분석이 중심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진
저는 얘기 드는 과정에서 연구에 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의 목적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은 오염원
으로서의 토양을 보던 관점에서 자원으로서의 토양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요. 생존자원, 탄소저장가치로서의 토양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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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보는 시각이 있네요. 목적이나 방향을 정확히 전환한 것 같은
데요. 표토보존을 담고 있고, 표토침식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수질오염의 측면에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
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개량화되는 비시장가치를 다룬다면 이런 부
분도 다뤄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록
전반적으로 연구계획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앞

부분에서 다른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대상을 정립하
는데서 연구를 잡았으면 하구요. 토양환경보전법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논의의 메인 포인트는 토지소유 제한 즉 토양환경보전법상 유해물질
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에 관
한 제재할 권한이 있구요. 최근 미군기지 모델의 경우 캠프 경우 정
화비용인 몇 억에서 몇십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
대로 적용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처리비용을 받고서 이전 받는 
게 맞았거든요. 환경가치의 훼손정도와 훼손범위를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관한 복원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책임이  
된거죠. 습지자연환경의 경우 직접피해는 평가 가능하지만 간접피해
의 경우 미리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생각됩니다. 환경
가치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권과 습지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토양에 관한 가치보전보다는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고 기존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정책적인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
시 되는 것이고 특히 수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어떤 방법론적인 틀을 잡아오려는 시도는 오히려 좋
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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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록
토지재산권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토지재산권의 영역에 많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입법차원에서 계량평가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입법평가를 하는 최종목적은 환경법을 통해

서 그 입법평가의 모델정립과 관련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주제의 대상
으로 잡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차현숙
말씀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진행시 관련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 

윤석진
저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현재로서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어

렵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축소되어야 대상
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계형
연구책임자는 이 과제는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투입되어서 하기로 한 과제이기 때문에, 4년차 입법평가 모델을 정립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모델로 
삼은 법이 환경법이었고 토양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해낸
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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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태
귀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목적경위

가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깐 빗나가기도 하고 스쳐지나가기도 하고,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논의들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차박사님이 많이 해
오셨던 설문조사도 토양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돌려보고 대상을 줄여
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활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의 발단은 한상운 
박사님이십니다. 원내에 계신 박사님들도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
겠지만 한박사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CVM 

같은 경우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얘기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 

차현숙
질문이나 서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은 얘기

는 식사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점들
을 자문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